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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ARTICLE

철거규제의 성립과 전개: 철거와 시공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종보**

국문초록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오래전부터 규제의 대상이었으나, 건축물을 제거하는 철거행위는 법학의 관심
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철거와 시공이 시간상으로 연속하는 공사 현장에서도 철거공사는 건축허
가 요건을 심사하는 설계도면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이러한 법적·기술적 괴리는 시공 중심의 
규제 체계 내에서 오랜 기간 철거 규율의 공백을 초래하였다.

철거에 대한 규제는 면허법제와 허가법제가 갖추어지는 과정에서 성립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의 개념 속에 철거의 개념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지 못했고 실제 공정에서도 철거와 강제퇴거가 하나의 용
역으로 통합되어 별도의 업체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로 인해 철거공사가 시공자의 건설공사와 결합하거나 
혼화하는 것이 차단되었으며, 면허법상 철거면허의 기준이 과도하게 낮은 것도 규제의 공백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철거공사는 다른 전문건설공사와 달리 건축허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해체허가를 받는 독립된 
공사이며, 이러한 독립성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에는 별
도의 감리자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해체허가의 감리자는 처벌될 수 있지만 시
공자의 감리자는 처벌할 수 없다. 시공자의 건설공사는 착공신고조차 없어 시공자의 감리자가 감리할 대상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허가법상 철거공사는 시공자의 공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철거 사고의 
책임을 시공자에게 확대하기는 어렵다.

재개발사업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공계약에 철거공사가 포함되지만, 이를 근거로 철거
공사가 시공자의 것이라는 민사적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민사상 철거계약이 시공계약에 포함되어도 공법
적으로 철거공사가 시공자의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조항의 취지가 강제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시공사의 철거공사에 대한 위험방지책임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 철거 사고를 방지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면허제도를 강화하고 건축물관리법상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 해체허가의 특칙을 마련하여 요건을 강화해야 하며,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
고자 한다면 명확한 의무 부과와 책임범위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철거, 시공, 건축물관리법, 해체허가,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위험방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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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60, 70년대에 건축물은 주로 저층의 주택이었고,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는 작업에 대단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았다. 그래서 건축물
의 철거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민사적으로 처리되었고, 철거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축물이 고층화되고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철거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모색되기 시작했다. 철거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의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규제의 대상이었고, 이에 대해 많은 법리가 축적되어 있지
만, 이와 달리 건축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철거행위는 법학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 철거는 산발적으로 면허제 
등 규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규제가 체계적이지 못해 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특히 철거공사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와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철거는 시공자의 건축행위와 섞여서 잘 구별되지 않고, 철거공사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도 분명하지 않
다. 철거에 대한 규제는 철거공사 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과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책임자와 책임의 범위를 강
화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철거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 인공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철거는 철거공사를 
뜻하고 물리적인 공사와 이를 위한 면허 등이 요구되는 행위다. 다른 한편, 철거공사의 대상이 주거용 건축물일 때 건축물의 철거는 단
순한 철거공사로 완결되기 쉽지 않았다. 건축물을 터전으로 살고 있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저항하는 경우가 많
았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재개발사업에서 불량 주택의 철거는 심각한 폭력을 동반하며 인명사고의 원
인이 되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 뒤따랐다. 이런 점에서 철거는 좁은 의미의 ‘철거공사’라는 의미를 넘어 철거를 위한 ‘강제퇴
거’를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철거와 관련된 규제와 법체계를 이해하려면 한편으로는 철거공사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퇴거
라는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한다. 

2000년대 접어들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철거공사 중 건축물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자를 처
벌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1) 기존의 「건축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2)만으로 
건축물 철거 중 붕괴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법상 철거신고에 갈음하여 해
체허가 제도가 도입되고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해 최초로 허가제가 도입되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재개발사업을 규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철거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는 
대부분 강제퇴거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고 철거공사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시정비법은 일출 전과 일몰 
후 등에는 철거를 금지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4항 제1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세입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지 않
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81조 제1항). 특히 도시정비법이 조합과 건설사의 시공계약에 철거계약을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조항(제
29조 제11항)은 다른 법률과 달리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건설사와 철거업체를 계약으로 결합하는 특별한 조항이다. 이 특별한 조항은 
철거와 시공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철거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건축물이 철거되는 목적과 건설공사의 연속 여부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
로 나뉜다. 첫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시설물 설치공사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예컨대 1990년대 중반 구 
조선총독부 청사의 철거 등이 그것이다. 둘째,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에 따라 새롭게 택지를 조성하
는 과정에도 기존 마을의 주택이나 공장 건물 등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진다. 이때는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등 보상 문제가 전면에 등장
하지만, 강제퇴거와 철거도 함께 이루어진다.3) 이때 철거공사는 곧바로 아파트 건설공사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대규모 택지를 조성
하기 위한 공사에 포함된 준비행위일 뿐이다. 셋째,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물을 지을 때 철거와 신축이 시간상으로 연속하는 건
설현장도 있다. 이 경우에는 철거현장에 철거업자 외에 시공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철거와 시공의 관계를 해명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다. 

1) 유광흠 외 6명,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 5면 등 참조.
2) 법률 명칭에 붙이는 기호는 편의상 처음 나오는 법률에 한정한다. 
3) 참고판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 LH의 행정대집행, 공장철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6340 판결 –

SH의 철거대집행, 양어장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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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철거규제의 성립

철거와 관련된 규제의 체계는 단순하게 철거공사에 국한되지 않고 강제퇴거의 영역에서도 발전되었다. 그래서 철거와 그 용역을 제
공하는 철거업자에 대한 규제는 철거공사 못지않게 강제퇴거와 관련을 맺는다. 이런 점에서 철거규제는 시설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
는 철거공사와 철거를 위한 강제퇴거, 그리고 넓게는 철거공사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까지 연결된다. 

1. 철거공사의 규제

철거공사와 관련된 위험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이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법률에서 철거에 대한 공법적 규제
가 시작되었다. 철거공사에 대한 규제는 건축법, 건축물관리법과 같이 행위의 허용 여부와 절차를 규제하는 ‘허가법제’와 건설산업기
본법과 같이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을 규제하는 ‘면허법제’에 따라 중첩적으로 규율된다. 

(1) 건축법상 규제

건축법이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완공된 건축물’에서 거주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당연히 건축법은 피난, 방화, 내진(耐震) 등 완공된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위험방지요건을 집중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
서 초기의 건축법은, 건축물을 없애는 철거공사를 건축물의 건축행위와는 다른 이질적인 행위로 평가해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다. 건축
물의 철거에 대해서 건축법이 규제를 시작한 것은 건축법이 제정된 후 30년 정도가 지난 1992년이었으며, 뒤늦게 도입된 철거 조항도 
철거 전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쳤다(1992년 건축법 제27조). 건축법상 철거신고 제도는, 법률 차원에
서 건축물의 철거행위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거의 없고, 당연히 철거신고의 요건도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았다.4) 

민사적인 면에서 건축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를 철거하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가 절대적이다. 그래
서 비교적 최근까지도 건축물의 철거는 민사적으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강했고, 이를 중요한 규제의 대
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1992년부터 2020년까지 건축법에 존재하던 철거신고는 건축물 소유자가 스스로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결정
하고,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는 제도 정도로 이해되었다. 철거신고는 행정청에 승인을 받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주로 건축물대장, 등기
부 등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각종의 공적 장부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에 더 가까웠다. 30년 가까운 기간 건축법에 정해져 있
던 철거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은 철거의 개념을 정의한 적이 없다. 

(2)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2020년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철거행위에 대한 애매하고 제한적이던 규제가 전면적인 허가법제로 정비되고 건축법에 있었
던 철거신고 제도는 삭제되었다. 이제 건축물관리법이 철거공사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제1차적인 법원(法源)으로 기능하게 되었고, 철
거공사에 대해 건설공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규제체계가 갖춰졌다.5) 현행법의 해석상 철거공사가 전제된 건설공사는 두 단계로 분리되
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6)와 철거(해체)공사,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설공사로 구성된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위험상황을 완결적으로 통제하는 법률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입법이다.7) 건축법상 
철거신고,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조항 등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철거 중의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충분하지 않았고, 
따라서 붕괴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되기도 어려웠다. 새롭게 도입된 건축물관리법은 철거공사에 대한 일반법이므로 개축을 위한 

4) 2010년대에 이르면 비록 서식의 내용에 불과하지만, 철거신고에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하위법령 차원에서 철거신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2017년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25, 첨부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5)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대규모 철거공사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8조 및 규칙 제120조, 제121조, 
제124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리계획과 적정통보(제62조 및 영 제98조 제4호의2 가목) 제도 등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6) 용어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철거’라는 용어 대신 ‘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철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철거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제에서 여전히 철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철거라는 개념이 해체보다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해체라
는 용어도 건축물의 제거만을 뜻하는 중립적 개념일 것 같지만, 해체는 건축물을 이전해서 조립하기 위한 행위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건
축물의 영구적인 제거를 의미하는 철거와 다르다. 일본 법제의 영향을 받아 토지보상법상 건축물은 이전 보상이 원칙인데(제75조 제1항), 해체는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목조 건축물 등의 이전을 위한 행위라는 어감을 갖는다. 다만 이하에서 철거(공사)와 해체는 동의어 
정도로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다. 

7) 유광흠 외 6명, 앞의 글, 2면, 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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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아파트 건설을 위한 철거, 택지조성을 위한 철거,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 등에 포괄적, 완결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서 모
든 철거행위를 허가(신고)대상으로 삼는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철거 등에 관한 조문을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했다. 건축법에 있던 기존의 
조문 중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제35조,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제35조의2, 철거신고에 관한 제36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제81조, 빈집 정비에 관한 제81조의2와 제81조의3이 삭제되었다(2019년 4월). 다만 법률에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조항은 남아있기 때문에(건축법 제28조) 시행령도 유지되면서, 철거를 해체로 바꾸는 정도로 개정되었다(건축법 시행령 제
21조). 대체로 건축법은 철거에 대해 건축물관리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물러나고 있으며, 양 법률이 중복되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
가 조항이 우선한다. 

(3) 면허 규제

건설산업이 시작되고 발전하던 초기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현재와 같이 ‘철거’나 ‘해체’만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면허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시기의 철거는 건설공사를 위한 사실상의 과정 정도로 인식되었다. 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에 건설업에 관한 
면허제도가 도입되고 오랜 기간이 지나, 1994년 건설업 종류 구분에서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처음 등장
했다(건설업법 시행령 별표3 전문건설업 제7호). 철거면허가 필요한 구조물해체공사업은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동일
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1999년 건설산업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명칭이 바뀌었고, 형식상 허가제로 이해되
던 면허제도가 등록제도로 변경되었다. 다만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등록과 면허가 본질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2. 강제퇴거의 규제

(1) 강제퇴거의 연혁

철거공사의 규제는 모두 건축물을 없애는 행위에 주목한 규제이지만, 넓은 의미의 철거에는 철거공사를 위해 이루어지는 점유의 박
탈 또는 강제퇴거8)가 포함된다. 이런 의미의 철거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이나 「행정대집행법」이 철거 관련 조항을 발전시켜 오고 있
다. 다만 철거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해, 강제퇴거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철거의 문제로 인식하고 철거행위를 규제하므로 원
하는 규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강제퇴거 및 철거와 관련해 가장 첨예한 공방을 벌여온 영역은 재개발사업 또는 불량정착촌 정비사업이었으며, 이는 
지금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유입된 도시빈민들이 도심 공한지(空閑地)나 하천 
등 국공유지에 판자촌을 이루어 거주하기 시작하자, 초기에는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거주민을 강제로 이주시
켰다.9) 1970년대 초반 시작된 재개발사업도 1980년대 중반까지 불량정착촌 정비사업의 일종으로 인식되어 국가나 자치단체가 강제
퇴거와 철거를 주도하고 공권력이 동원되었다.10) 이 시절 철거는 독자적인 업무영역이라기보다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행위 
정도로 인식되었다.11)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진행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되면서,12)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도
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철거가 이루어졌다. 재개발사업을 위한 철거과정에서 철거 용역업체에 의한 기습적 강제퇴거와 주택의 철거
가 시도되고, 주민들이 이에 저항하면서 폭력사태로 이어졌다. 물론 건축물의 강제퇴거와 철거행위는 항상 병행하는 것이었지만, 초기 
재개발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강제퇴거였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사람이 다치는 일은 건축물의 철거공사보다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
한 강제퇴거로 인한 경우가 더 많았다. 강제퇴거와 폭력사태는 최근까지 이어져, 2009년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보상과 철거를 둘러싼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8) 강제퇴거는 항상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강제퇴거 이외에도 법원에 의한 철거, 자치단체에 의한 철거대집행에
도 강제퇴거는 사용된다. 

9) 김형국 / 하성규 편, 『불량주택재개발론』, 나남출판, 1998, 237면 이하 참조. 
10) 고은, 『사당동 더하기 25』, 또하나의문화, 2012, 141면 이하. 
11) 서울의 도시환경정비 정책사 정리는 1960~70년대를 “전면철거 재개발”을 통해 도심 현대화를 추진한 시기로 규정한다. 이 글은 철거를 “독립 

업역”으로 다루기보다 재개발 공정의 일부로 기술하고 있다: 양재섭, “서울의 도시환경정비정책”, 서울정책아카이브, 2015. 4. 16., https://seo
ulsolution.kr/ko/content/%EC%84%9C%EC%9A%B8%EC%9D%98-%EB%8F%84%EC%8B%9C%ED%99%98%EA%B2%BD%EC%A0%95%E
B%B9%84%EC%A0%95%EC%B1%85 (2026. 1. 6. 확인).

12) 김형국 / 하성규 편, 앞의 책, 270면; 안균오,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을 활용한 도시재정비사업 평가와 정책대안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11, 126-1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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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퇴거의 규제

도시정비법은 일출 전과 일몰 후 등에는 철거를 금지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4항), 행정대집행법도 이와 유사한 철거규제 
조항을 도입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13) 만약 이주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공사현장에서 야간에 철거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을, 법률 차원에서 특별히 금지할 이유는 없다. 이 조항은 철거공사의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야간에 
이루어지는 강제퇴거와 철거를 묶어서 규제하려는 것이다. 철거의 시기를 규제하는 것은 물리적 공사로서 철거 못지않게, 야간 또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퇴거와 그로 인한 위험상황이 사회적 문제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될 
때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철거를 금지하는 조항이 도입되었고, 이는 현행법까지 이어지고 있다(현행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
항). 재개발사업에서 권리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기습적인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조합원이나 세입자의 권익이 침해되
었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권리배분에 불만을 품는 세입자 등은 점유를 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시정비
법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소유자, 점유자 등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법 제81조 
제1항), 이를 근거로 조합이 민사상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4) 조합이 인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퇴거가 집
행되고 세입자 등은 점유를 잃게 되는데, 이는 모두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용산참사 이후 도시정
비법은 토지보상법상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대법원도 이 규정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15)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제29조 제11항: 2010년 4
월 신설). 용산참사로 시공계약을 통한 철거규제 조항이 신설된 계기도 철거행위 자체의 위험보다는 철거를 위한 강제퇴거의 위험성 
때문이었다. 도시정비법은 철거용역업체가 사업 초기부터 조합과 유착하면서, 빠른 이주를 위해 강제퇴거를 주도해 온 것 등을 문제로 
보고, 조합과 철거업체의 중간에 건설사를 개입시켜 이를 막아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철
거와 관련된 용역 중 철거공사만 시공계약에 포함되고, 강제퇴거 용역은 이 조항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났다. 

3. 규제의 상대방, 철거용역업

1980년대 중반 합동재개발 방식의 도입으로 재개발사업에 건설사의 자본이 투입되고 개발이익이 생겨나자,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
리된 철거업체는 서울 시내 주요 재개발 대상지역에서 철거용역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16) 철거용역의 주된 내용은 강제퇴
거와 관련된 것이지만, 동시에 강제퇴거가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도 철거용역의 내용을 구성했다. 철거공사에 대해 면허법
이 철거업자의 자격을 규제하는 것과 다르게 강제퇴거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자격 통제는 없었다. 

철거업자는 철거공사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건축물관리법상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면 
이론상으로는 철거업자에게 철거공사만을 발주하는 계약이 체결되면 충분하다. 다만 재개발사업에서 보통 강제퇴거 없이는 철거공사
가 불가능했고, 이주와 관련된 전문성과 물리력이 부족했던 재개발조합은 철거업체와 건축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공사와 
이주업무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17) 이는 재개발사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강제
퇴거 용역이 철거와 결합하였고,18)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철거 등에도 퇴거와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19) 

건축물이 철거되면 토지상에 건축물의 잔해가 남게 되는데, 건축폐기물을 어디론가 반출해야 철거공사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폐기
물을 처리하는 업무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철거용역의 일부를 구성해 왔다. 건축물관리법이 해체계획서에 해체물 처리계획을 포함하

13) 도시정비법은 2012년, 행정대집행법은 2015년 이 조항을 도입했다. 
14) 이 조항은 도시재개발법 시절부터 존재하던 조항이고(예컨대 1999년 시행되던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8항) 이를 명분으로 오랜 기간 법원의 판

결도 없이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5) 대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민사상 인도소송에서 보상과 인도의무를 동시이행 관계 또는 선이행 관계로 보기 시작한 것은 그러나 2020년대에 이

르러서이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16) 김수현,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연구: 철거민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제13호(1999. 7.), 229면 참조.
17)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선고 2017구합52351 판결 참조. 사안에서 도시환경정비조합이 2009년 철거업체와 철거공사/이주지원 용역계약을 

통합해 체결하고 각각의 업무를 특정하고 있다. 
18) 1989년 서울시는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시설 단속반 업무를 전문 용역회사에 위탁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동아일보, “분양권 노린 무허건물 

월내 철거”, 1989. 7. 5. 강제퇴거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단순 철거에도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1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의 철거공사 도급계약 속에 명도·이주용역이 포함되어 일괄 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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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5호), 해체공사의 완료를 신고할 때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것도(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이를 반영한 것이다. 

2005년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예상
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철거)공사 계약과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반드시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해야 한다(법 제15조 제1
항, 시행령 제11조). 분리발주 제도는 하나의 철거업체가 철거공사와 폐기물처리를 동시에 처리해 온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도
입되었다. 

철거공사는 주로 건축 구조물의 해체를 위한 기술력과 장비 등에 의존하는 전문적 공사이고, 퇴거용역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업종이라 보기 어렵다. 또 철거용역업에 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
에 철거업체들은 기존의 통합적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영역별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철거업은 
퇴거용역,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라는 세 영역으로 분화되어 있지만, 이들은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사업구조 면에서도 사실상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III. 철거와 시공의 관계

1. 면허법상 철거와 시공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위한 등록제를 정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중의 하나로 
철거업이 규정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타인을 위해 건설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들에 대한 자격을 규제하는데,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법상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건설업자로 등록한 자들만 시공할 수 있고(건설산업기
본법 제41조 제1항, 건축법 제21조 제5항), 등록 없이 건축물을 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
호). 건설업자는 자신이 등록한 업종만 시공할 수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시장에서 통상 시공자로 불리는 건설사는 종합건설
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철거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면허 또는 등록제를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철거와 시공은 연결된다. 

구 건설업법은 건설공사를 토목·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로 정하고(제2조 제1호) 대통령령 별표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었다. 해체공사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규정되는 1994년 이전까지 건설공사의 개념은 ‘시설물의 설치공사’인 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에 한정되어 있었다. 해체공사업이 전문건설업에 추가되자 건설공사의 개념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법 제2조 제4호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철거공사를 건설공사의 개념에 포섭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철거공사를 전문건설업으로 편입하고 면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시설물 설치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철거현장에서, 철거공사도 건설공사의 일종이므로 면허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뿐이다. 물론 철거와 시공이 연속하는 공사현장에서도 철거면허는 필요해졌다. 그러나 철거공사가 건설공사의 일
종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항상 시공자의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공사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건설업자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체계는 건설업면허를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면허법제와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도
시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의 개발사업법(또는 허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어떠한 기술적 
기준을 갖추어서 건설업면허를 발급받을 것인가에 주목하므로 개발사업의 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어떠한 행위규제를 받는가를 잘 알기 
어렵다. 이렇게 면허법제와 사업법제가 나뉘면, 건설업자에 대한 규제가 파편화되고 규제의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개별적인 
사업법에서 건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했을 때 그 의무가 이행된 것인지 아니면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그 의무위반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되는지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실시공(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은, 건축물의 
사용 중 붕괴 위험을 포함해서 다양한 건축물의 하자를 구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 건축물의 사용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다. 부실시공
이 영업정지 사유로 정해진 것은 물리적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려는 면허제도의 기능에서 유래한다. 다른 한편 사업법제나 「산업안전
보건법」 등 여타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의무가 위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허법상 불이익 처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
이 원칙이다. 건축법상 건설현장의 위해방지 의무에 반하거나, 재개발사업에서 철거공사를 시공계약에 포함하지 않아 법률에 위반되
어도 그것만으로 면허(등록)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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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와 철거공사의 관계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축행위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므로(건축법 시행령 제2조),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철거공사가 필요하다. 또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에서 다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보면 그 일련의 과
정에서 건축물의 철거공사와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가 시간상으로 연속한다.

1990년대 중반 철거공사에 대해 면허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설물 설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건설공사에 더해서 건설공사의 전 단계
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정이 더 생겨났다. 비슷한 시점에 건축법에 도입된 철거신고와 함께 종합건설업자는 면허법상 새롭게 추가된 공
정(철거공사)을 자신의 건설공사로 편입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건설업자인 철거업체에 일임하고 간여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선택해
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철거공사가 건설공사와 연속하는 개축,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직접 시공 여부에 대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만약 시공자가 철거공사를 자신의 건설공사로 보고 시공능력까지 갖추려면 별도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구
비하고, 철거신고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건설공사와 철거공사의 시간적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허가의 설계도라는 관점에서 시공자의 건설공사와 철거업자의 철거공사
는 물리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웠다. 시공자의 건설공사를 위한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허가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된 처분으로(건축
법 제11조) 허가요건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건설공사를 위한 설계도면이다. 설계도면은 새롭게 지어질 건축물의 배치도, 평
면도, 입면도 등을 포함하며, 건축허가 요건(건폐율, 용적률, 구조안전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또 설계도면은 
감리제도나 사용승인 제도 등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설계도면은 새로운 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을 담지만, 철거업자의 철거계획이나 철거도면을 포함하지 않으며, 건축허가를 심의할 때 
철거공사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철거공사는 건설공사와 시간상으로 연속하는 경우에도, 시설물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내건축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가스난방공사 등 일반적 전문건설업의 공사가 설계도에 포함되고, 자연스
럽게 시공자의 건축허가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포함되는 것과 달리 철거공사는 그것이 비록 전문건설업이라 해도 별도의 공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철거면허와 철거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건축법은 철거공사를 건축허가의 내용으로 편입하기 어려
웠고, 결국 철거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별도로 해체허가의 대상이 될 때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다른 한편 건설공사와 무관하게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합건설업자인 건설사가 철거공사를 수주할 필요가 높지 않았다. 또 상대적으로 철거공사의 물량이 많은 재개발사업의 현장
에서도 철거는 강제퇴거를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의 입장에서 철거는 물리적 폭력 사태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업무였다. 자연스럽게 건설사들은 철거나 퇴거용역 업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철거는 별도의 독립
된 업체가 처리하는 관행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면허법상, 허가법상 그리고 기술상의 이유로 철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제도와 건축법상 철거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시공자의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시공자에 의해 직접 시공되기보다, 별도의 업체에 의해 독립한 공사로 이루어졌다. 건축물관리법이 도
입되기 이전에는 건축법상 철거신고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철거업자가 독립해서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절차는 종결되었
다. 

3. 철거계약의 분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통상 종합건
설업자는 기술인력 등을 보유해서 등록하면 전문건설업자의 자격을 포괄하므로 전문건설업을 각각 등록할 필요 없이 종합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시공자가 종합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은 전문건설업자의 공사도 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도급계약에 포함된 전문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자인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뿐 발주자와 직접계약
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철거공사는 건축허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건설업자의 도급계약에 당연히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다. 

1994년 건설업법에 건설공사의 일종으로 철거공사가 포함될 때까지, 건설공사의 개념에 철거공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면허를 
전제로 한 시공계약에 철거공사가 포함되기 어려웠다. 철거면허가 도입된 후에도 종합건설업자인 시공자는 철거공사를 위한 기술인
력과 장비 등을 보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철거공사를 자신의 공사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합건설업자가 철거공사를 직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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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려면, 추가적인 인력 등을 확보해 등록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20) 시간이 흐르면서 개발사업 과정에서 철거공사가 필요
하면 이주용역을 포함해서 ‘건축주와 철거업자 사이에’ 철거계약이 체결되고, 철거공사도 시공자가 아닌 제3의 철거업자에 의해 수행
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처럼 철거는 시공과 분리된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철거계약은 시공자와 무관하게 건축주와 체
결되는 경우가 많고, 시공자의 시공계약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시설물 설치공사와는 다른, 별개의 공사와 계약으로 인식된다. 시공자의 
철거공사에 대한 면허 논란은 이러한 관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건축물을 단순히 철거하고 그 이상의 공사를 예정하지 않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철거도 있다. 또 신도시 또는 산업단지 등
을 조성하기 위한 철거는 택지조성사업의 일환일 뿐, 철거공사가 아파트 건설사업, 건축물의 건축행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현장의 철거공사는 당연히 발주자와 철거업체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현장에 시공자가 없으므로 건설공사를 위한 시공계약은 
없고, 철거계약만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 붕괴사고가 나면 철거업자의 책임만이 문제 되고, 건설사의 책임 문제
는 등장하지 않는다. 

철거계약은 형식상 도급계약으로 이해되며, 특히 건설업자의 시공계약에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되면 전형적인 도급계약으로 받아들
여진다. 그러나 민사상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보수
의 지급은 결과물을 인도하는 때에 이루어진다(「민법」 제664조, 665조). 우선 철거계약은 건축물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므로 결과물을 
인도하는 시점이 별도로 없다. 또 결과물을 건축물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담보물권,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의 특칙 등을 
정하고 있는 민법 도급계약 조항의 대부분도 역시 철거계약에는 적용되기 어렵다.21) 건축물이 불완전하게 제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의 전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물의 철거만을 목적으로 건축주와 철거업자 간에 맺어지는 계약은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이를 
전형적인 도급계약이라 보기 어렵다.22) 그리고 철거계약으로 제공되는 용역이 단순한 철거공사를 넘어 강제퇴거나 폐기물처리까지 
포함하면 철거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에서 더욱 멀어진다.23) 철거공사를 위한 계약이 법적 성격상 전형적인 도급계약이 되기 어렵다
는 점은 철거계약이 시공계약과 분리되어 체결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IV. 해체허가의 도입

1.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철거면허가 도입된 후에도 건축허가 제도가 설계도면을 통해 철거공사를 하나의 공정으로 포섭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철거공사가 
건설공사와 분리되고, 철거계약도 시공계약과 분리되었다. 이렇게 건설공사와 분리된 철거공사에 대한 규제로 철거신고 제도가 있었
지만, 이는 철거공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느슨한 규제 상황에서는 면허가 있는 철거업자가 
철거신고를 했을 때, 철거공사 중 건축물이 붕괴해도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면허를 갖추고 신고 절
차를 모두 이행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 위반이 없었기 때문이다. 철거공사와 건설공사가 연속하는 공사현장에서 이미 건축허가
를 받은 시공자가 존재할 때도 시공자에게 건축물 붕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웠다. 이렇게 되면 철거업자를 업무
상 과실치상 등 형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해체업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단은 없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
입된 건축물관리법은 철거업자에게 해체허가를 통해 엄격한 공법상 책임을 정하는 동시에, 행정청에게 해체공사의 위험성을 심사해
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은 철거공사에 후속하는 건설공사의 시공자를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입법
자가 철거공사의 독립성과 완결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철거 또는 해체로 인한 위험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철거자유의 원칙은 전면적 철
거금지 원칙으로 전환되었다.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건축물 철거에 대한 독립적인 해체허가가 도

20) 국토교통부,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하나의 통합된 공사로 발주하는 경우 시공자격 등에 관한 회신”, 건경-58070-586(1998). 기
존 건물의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하나의 통합된 공사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전체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철거공사와 신축공
사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철거공사 부분은 구조물 해체공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

21) 유형도급과 무형도급의 하자담보책임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헌, 『도급에서 수급인의 책임』, 경인문화사, 2025, 105면 참조. 
22) 굳이 도급계약이라 표현하는 경우에도 이는 노무도급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김봉수, “노무도급의 법적 성질 – 도급계약

과 고용계약의 구별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6권 제3호(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1.), 147면; 박영복, “독일 도급계약법에서 완성한 일
의 ‘인수’”,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2021. 8.), 191면 이하 등 참조

23)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선고 2017구합52351 판결, 사건의 사실관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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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고, 철거에 대한 완결적 통제 가능성이 확보되었다. 건축물의 철거를 허용할 것인가, 허용한다면 어떠한 요건을 심사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해 독자적 심사절차가 마련된 만큼 철거와 관련된 위험상황은 건축물관리법의 규제에 따른다. 만약 제도적 결함이 있다면 건
축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어야 하고, 현행 제도들의 불완전한 결합으로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은 올바른 방
법이 아니다. 

철거공사는 시공계약에 철거계약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공사가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에 의
해 별도의 허가를 받는 공사이다. 이는 일반적 전문건설업자의 공사가 시공자의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하나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을 받아 시공되는 것과 뚜렷이 구별된다.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와 독립해서, 철거공사는 반드시 별도로 해체허가를 받
아야 하는 공사라는 점에서 철거공사는 독립한 공사이다. 

새롭게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철거라는 용어 대신 ‘해체’라는 용어를 채택하면서 해체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
한다(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7호). 건축물관리법의 제정과 해체의 정의 규정에 따라 이제 개축허가 또는 대수선 신고 등 건축물의 철거
를 수반하는 공사는, 해체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24) 이에 더해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멸실’시키기 위해 건
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이를 해체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허가나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단순한 철거가 있다는 것
을 법률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착공신고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공사에 착수할 것을 행정청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축법 제111조 제1호). 착공신고는 공사에 착수한다는 신고를 의미하므로 
건축허가 이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며, 건축물관리법 제정 전 착공신고는 건축법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제도였다.25) 건축물
관리법도 철거공사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또 건축
법상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건축법 제22조)에 대응해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완료를 신
고해야 한다(건축물관리법 제33조). 이렇게 철거공사에도 착공신고와 공사완료 신고제도가 별도로 마련됨으로써 철거공사는 독립된 
절차에 의해 통제되는 하나의 공사로서 완결성을 갖는다. 

2. 해체허가와 건축허가의 관계

건축물관리법은 해체허가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독립해서 정하지 못하고, 신고대상을 정하는 절차 조항에 이를 같이 포
함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상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행위는 신고대상이지만(법 제30조 제1항), 건축물 주변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넓은 도로가 있으면 다시 허가대상으로 변경된다(동조 제2항). 이 조항을 통해 해체허가의 보호범위가 철거공
사를 행하는 자 등 공사관계자 이외에도 철거공사 주변 통행인의 인명 보호를 요건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정 목
적과 관련 조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체공사로 인한 일체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이 해체허가 제도의 목적이고, 또 해체허가의 허가요건
이다. 해체허가는 건축허가의 요건과 전혀 다른 허가요건을 두고 있고 이런 점에서 해체허가는 건축허가와 구분되는 처분이다. 

건축법,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건축물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건설사를 시공자로 칭하지만,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에 따른 철거공사에 관해서는 건축물을 제거하는 철거업자를 공사시공자로 부른다(법 제31조 제1항 괄호). 
이 둘은 시공자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동일한 자일 것 같지만,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사자이고, 철거
공사의 시공자는 건축물을 제거하는 자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뜻을 갖는다.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 별도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건축물관리법 제31조). 시공자의 감리자가 
건설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응해서, 철거공사의 감리자는 철거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진행
되는가 등을 점검한다. 그러므로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가 나면 철거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해체공사의 감리자도 같이 책
임을 진다. 그러나 철거 중 건축물이 붕괴해도 ‘시공자의 감리자’에 대해서는 철거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철거공사가 완료
되지 않으면 건축법상 시공자의 건설공사는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철거가 완료되고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시공자
뿐 아니라 하도급받은 여타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감리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병존하는 복수 감리자의 책임 범위

24) 건축법상 철거신고 제도 하에서 건축물을 개축하는 행위,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는 철거가 수반되는 건축법상의 행위유형이었지만, 건축법
상 철거신고와 명확하게 묶여 있지 않았다. 철거신고가 도입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실무에서 자연스럽게 개축공사 등을 위해 추가로 철거신고를 
하는 것으로 관행이 형성되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0002 판결, “원고 등이 2012. 9. 7.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건축
물 철거신고를 하고 2012. 9. 12. 착공신고를 한 점.”

25)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도 착공신고에 대한 조항은 없고, 건축법 조항을 의제해서 착공신고를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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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철거공사와 시공자의 건설공사가 시간상 연속할 수 있지만, 철거공사를 시공자의 공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다. 

해체허가의 발급여부를 심사하는 행정청은 당해 건축물의 해체로 인한 주변의 도로상황, 보행자의 위험, 버스정류장의 이전 필요성 
등 위험상황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26) 해체허가 과정에서 단순하게 건축물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해체행위로 인해 초래될 위험상황 전반에 대한 심사의무가 행정청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청
은 해체허가를 심사하면서 건축물의 해체로 인해 주변 도로의 보행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위
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철거공사 중 건축물이 붕괴하면, 해체허가를 발급한 공무원의 책임을 따져보아
야 하지만, 건축허가를 발급한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법에 있던 철거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지만, 건축법상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조항의 위임을 받
은 시행령이 여전히 해체공사 현장의 위해방지 문구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건
축법 시행령의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 보아도 좋다.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해체공사와 그 공사
현장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법에 있던 철거신고 등의 조항이 모두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해체
공사 현장의 위해방지 조항이 남아있는 것은, 입법적 오류이다.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의무는 제정 건축법 시절부터 규정되어 있었는데(제정 건축법 제51조), 이는 시설물 설치공사 과정의 위험을 
막기 위해 ‘시공자’에게 부여된 의무였을 뿐, 철거공사를 특별히 의식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27) 건축법 시행령은 위해방지 의무를 
시공에 더해 철거에 따른 위해방지 의무로 확대하고 있지만, 법률은 ‘시공자의 공사현장’으로 한정해서 위임한 것이므로, 이때 철거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직접 수행하는 철거’일 뿐, 시공에 선행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철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28) 이 조항의 위해방지 의무가 ‘제3자의 철거공사’ 현장까지 포괄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장해석이 된다. 

3. 해체허가와 붕괴사고의 책임자

오랜 기간 동안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붕괴사고를 막거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었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
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고, 건축물의 붕괴사고는 건축물관리법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마련
되어 있다(법 제51조 제1항 제9호 이하).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를 받은 철거업자가 철거공사 중에 건축물을 붕괴시키는 사고를 내
면 철거업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철거업자가 지는 책임은 건축물관리법상의 형사책임이 주된 것이고, 이에 더해 면허법상의 영업정지 
등을 묻는 책임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를 이유로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건설공사의 시공자에게도 
형사상 책임 또는 영업정지 등 면허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인데, 이는 철거와 시공의 관계를 전제로 한, 법체계의 해석 문제로 귀
결된다. 

건설공사가 뒤따르지 않는 단순 철거공사 중 건축물이 붕괴하면 이는 철거업자의 부실시공일 뿐 이에 더해 책임을 질 시공자는 존재
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철거현장에서 철거공사만이 유일한 독립 공사이고, 철거 중 붕괴사고는 철거업자의 부실
시공으로 종결된다.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전제로 철거공사가 필요한 때에도 이를 반드시 결합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
주의 선택에 따라 철거공사를 먼저 완료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시공계약과 건축허가가 뒤따를 수도 있다. 이처럼 철거와 
시공이 시간상으로 절연되면 철거과정에 시공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공자는 책임을 따지는 대상도 될 수 없다. 

‘철거공사만 존재’하거나 ‘철거공사와 건설공사가 연속’하는 두 가지 상황에서 철거공사의 법적 성격(독립성)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면, 건설공사와 철거공사가 연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철거업자의 책임을 시공자의 책임으로 확장하기는 어렵다. 철거공사와 건설
공사가 연속하는 때에도 철거공사는 건축허가의 설계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공정이고, 별도의 시공능력과 철거면허가 요구되며,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독립한 공사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철거공사의 독립성을 부인하고 철거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했다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현장에서 시공자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상,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

26) 건축물 해체계획서에는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27) 건축법에 철거신고 제도가 도입될 때 공사현장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철거’에 따른 위해방지 문구
가 추가되고,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르도록 정해졌다(1992년 건축법 시행령 제21조). 

28) 1992년 대통령령에 철거 문구가 처음 포함될 때 건설업법상 철거면허 제도조차 아직 도입되지 않아 철거는 사실상의 공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행령은 ‘건축공사에 포함되는 간단한 철거’를 공사시공자가 담당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것이다. 건축법상 위
해방지 의무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은 건축법상 의무위반의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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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할 절박성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건축물관리법 제정 전과 후를 불문하고 철거공사는 
시공자의 건설공사와 독립한 공사이고, 그래서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의 법적 책임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자의 도급계약 속에 공사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시공자와 항상 하도급 관계로 묶인다. 그러므로 종합
건설업자인 시공자의 공사와 일반적인 전문건설업자의 공사는 포함관계에 놓이고, 전문건설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책임이 종합건
설업자에게도 연장되는 것이 원칙이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이와 달리 철거업자의 공사는 보통의 전문건설공사와 다른 별도의 공정에 해당하고, 건축허가의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철거
업자는 항상 시공자와 하도급 관계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건설공사가 연속하지 않는 단순 철거공사는 하나의 계약이 건축주와 철거업
자 간에 체결되므로, 철거 중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은 철거업자로 한정될 뿐 하도급 관계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 이처럼 건설공사의 도
급계약과 무관하게 철거공사 계약만이 체결되는 경우가 널리 존재하는 것은 철거공사가 건설공사와 독립한 공사라는 것을 잘 보여준
다. 철거공사와 건설공사가 연속하는 현장에서도 통상은 철거계약과 도급계약이 별도로 체결되고 이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도 시공자
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는 일반 현장에서 철거계약이 시공계약에 포함되어 체결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V. 재개발사업에서 철거와 시공

1. 민사계약과 규제의 중첩

일반적인 철거상황에서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가 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철거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재개발현장에서 철거 중 붕괴사고가 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장에서 철거와 시공이 법적으로 조금 더 복
잡하게 결합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에서는 법률의 규정(도시정비법 제29조 제11항)에 따라 건설사의 시공계약 속에 철거
계약이 포함되도록 강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철거공사는 ‘시공자의 공사’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
한 붕괴사고의 책임이 시공자에게 확장된다. 다만 민사적인 차원에서 시공계약에 포함된 철거계약을 이유로, 철거공사가 시공자의 공
사라고 판단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공법상 규율 체계와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공법적 관점’에서 철거공사가 시공자의 건설공사인지 판단하는 것은, 면허법제와 허가법제의 관계와 규율 목적 등에 의존한다. 민
사계약으로 철거공사와 건설공사가 하나로 합쳐져도, 허가법적 관점에서 당연히 해체허가는 건축허가와 별도로 받아야 하고, 면허법
상으로도 철거업자는 철거공사에 대해, 시공자도 종합건설공사에 대해 등록을 통해 각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인 
시공자는 통상 철거공사에 대한 기술인력이나 장비가 없고,29) 실무상으로 철거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철거
공사에 대해 사실상 면허를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시정비법이 시공자에게 철거공사를 포함한 시공계약을 강제할 때 시공자의 직
접 시공이나 철거면허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그 자체로 면허법제와 민사상 계약의 불일치를 예정하고 있다. 면허법
제, 허가법제에서 정하는 내용과 민사상 계약이 불일치 하는 것은 각 법제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2. 철거공사를 포함하는 시공계약의 해석

용산참사는 6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사회적으로 강렬한 충격을 주었으며 그 여파로 정치권에서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법 조항 개정
이 추진되었다. 도시정비법의 대표적인 개정 내용 중의 하나는 2010년 조합과 시공자 간의 시공계약에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한 것이다(법 제29조 제11항). 그리고 이에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36조 제2의2
호). 이 조항은 역설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철거현장에서 철거계약과 시공계약이 따로 체결된다는 것, 그리고 이 조항
의 도입 전에는 재개발현장에서도 철거계약이 시공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철거와 시공계약을 결합하는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도시정비법은 여타의 공사현장과 다르게 시공자의 시공계약에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공사가 포함된 시공계약을 이유로 철거공사를 시공자의 공사로 보고 철거 중 붕괴사고
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확장하는 해석은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용산참사에서 인명사고는 철거공사가 아니라, 보상에 
불만이 있는 세입자들의 강제퇴거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서 철거공사의 위험방지 의무를 도출하거나 확장하

29)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2023)을 보면, 이동용 크레인, 해체용 굴착기, 고소작업차 작업계획이 포함되
어야 하는데(47면 이하), 이러한 장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철거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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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정당한 해석이라 보기 어렵다. 
철거를 포함하는 시공계약을 강제하는 이 조항은 도입 목적과 규율내용의 불분명성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30) 이 조항의 목적이 철

거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조합과 철거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취지에 따라 철거계약이 체결된 이상 
특별한 의무위반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공자가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비를 산정할 때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이 조항의 취지를 넓게 해석해서 도시정비법이 시공자에게 철거공사와 관련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했다
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에서 시공자의 공법상 의무라면 철거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철거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의
무 정도일 것이다. 어떠한 해석을 취하건 일단 시공계약에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체결되면 시공자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법 제136조 제2의2호).31) 다만 후자의 해석을 취하면 이 조항에서 시공자의 감독의
무가 도출될 수는 있다. 

우선 강제퇴거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에서 ‘철거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감독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논리에 잘 맞지 않는다. 이런 한계
를 넘어 철거를 포함하는 시공계약의 특성에 따라 감독의무가 있다고 해석해도, 시공자에게 구체적인 해체공법이나 기술적 안전성 판
단까지 감독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철거공사는 건축허가와 독립해서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도의 면허와 기술이 필요
한 또 다른 공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거공사에 대해 시공자의 일반적 감독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수준은 해체허가를 발급한 
행정청의 감독의무보다 약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일 것이다. 

더 나아가 일반적 감독의무를 인정하고 그래서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어도, 그것은 감독의무의 위반일 뿐이다. 시공자의 감
독의무를 이유로 철거공사가 시공자의 공사가 되거나, 붕괴사고가 시공자의 면허법 위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독의무 위
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 등이 추궁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3.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지위

시공계약이 철거공사를 포함하는 특수성에 더해서, 재개발사업은 조합과 시공자가 긴 기간을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건축
공사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관계에 비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사는 자연스럽게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놓인다. 이런 이유로 재개발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건설사가 지배하거나 또는 주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될 때 건설사가 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재건축과열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법률에 반영되
었고, 과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 또는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시행의 책임을 담당했던 건설사는 단순 시공자의 지위로 
물러나게 되었다(제정 도시정비법 제11조 및 제8조). 현행법상으로는 공동시행자에 대한 제한이 풀렸지만, 시공자 선정시기를 제한받
는 건설사는 굳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의 책임을 분담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건설사는 단순 시공자로 도
급계약의 상대방이 될 뿐 조합과 유사한 공동시행자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재개발사업에서 강제퇴거와 철거공사로 이어지는 과정은, 
2010년 법개정(제29조 제11항) 전까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위해 대지를 확보하는 작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책임지는 영역에 속
했다. 

정비사업에서 건설사가 단순 시공자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에 대해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
유는, 사업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건설사가 조합과 사실상의 협력관계 또는 계약에 따른 공동시행의 법률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
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모든 책임과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이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발주자로서 철거 중의 붕괴사고에 대해서
도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조합과 협력관계 또는 공동시행의 관계에 있는 시공자도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시공자인 건설사가 조합과 협력관계에 있거나 또는 더 나아가 공동시행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협력관계나 공동시행자의 지위에서 유래하는 책임은 시공이 아니라 시행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건설사가 ‘사실상’ 담당하기도 하
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자 유사의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면허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아니며, 따라서 시공
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재개발현장에서 시공자가 부담하는 ‘시행자 유사의 책임’이 존재한다 해도, 이는 면허법상 의무위반과 직접 연
결되는 것은 아니다. 

철거공사가 시공자의 공사가 되기 어려우면 철거공사의 잘못을 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면허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다만 도
시정비법 자체에 시공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 시행자 유사의 책임을 입법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비사업에서 철거는 관리처

30) 2010. 4. 15.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개정 이유에 이 조항의 도입 이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1)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철거공사를 시공자가 직접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는 해석인데, 이 조항을 직접 시공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현재 재개발현장의 모든 철거공사는 이 조항 위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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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므로 철거는 이미 시공자가 선정된 후에 이루어진다. 정비사업에서 시공자의 특수한 지위와 함
께 시공계약에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적으로는 시공자에게 철거공사의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철거과정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에 시공자를 재신임할 것인가를 묻는 조합원총회를 요구하고 일정
한 비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시공자의 지위를 잃게 하는 조항을 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4. 철거업의 독립성

종래 재개발사업의 현장에서 조합과 철거업체 간에 체결되던 철거계약에는 강제퇴거를 내용으로 하는 이주용역과 건축물의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철거공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후에도 철거업체의 선정시기는 제한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공자가 선정되기 전에도 철거업체는 선정될 수 있었다. 시공자 선정시기의 제한에 따라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조합이 철거
업체로부터 미리 자금을 조달받고 철거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철거업체와 조합이 유착해서 부당한 강제퇴거와 철거가 이루
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용산참사 이후 철거계약이 시공계약에 포함되도록 정해지자, 철거계약은 이주용역 계약과 철거공사 계약으로 분화되고 철거공사 
계약만 시공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실무가 운영되었다. 그 결과 철거공사 계약은 시공자 선정시기의 제한에 종속되어 사업시행인가 
후 또는 조합설립 후에 체결되지만, 이주용역 계약은 선정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자유롭게 체결되고 있다. 2018년 도시정비
법이 전문 개정되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에 일반경쟁의 방법이 강제되었을 때(법 제29조 제1항) 이주용역업체도 ‘선정방법’의 제한을 
받게 되었을 뿐이다. 계약만 분화된 것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당사자였던 용역업체도 이주용역업체와 철거업체로 분리 독립되어 도시
정비법의 철거계약 관련 조항은 실효성을 갖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 

30년 넘게 독립적으로 성장해 온 철거업체는 규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법인으로 분화하고 있고, 분야별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보
유하고 있다. 철거업체는 다양한 철거현장에서 강제퇴거와 철거공사의 용역을 함께 또는 따로 제공하며, 철거계약은 시공계약과 분리
해서 건축주와 철거업체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 특히 재개발사업에서 철거계약에는 이주용역 계약과 철거공사 
계약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철거계약은 더욱 시공계약과 독립된 계약이었다. 2010년 시공계약에 철거공사를 포함하도
록 정하는 조항이 도입되었지만, 이 조항만으로 시공자가 철거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철
거업체의 독립성은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접근 또는 감독 기능이 온전하게 행사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
다. 

VI. 결론 

1. 시공과 분리된 철거규제

철거에 대한 규제는 건설공사로서 면허법과 허가법제가 갖추어지는 과정으로 성립했고, 그 과정에서 시공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기에 철거공사에 대한 규제가 성립할 때 면허법과 허가법상 철거가 시공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운영될 수 있
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개념 속에 철거의 개념이 불가분하게 결합하지 못했고, 건축법상 철거공
사에 관한 사항이 건축허가의 설계도에 포함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철거공사와 강제퇴거는 보통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되어 철거
업체에 의해 수행되었고, 이는 철거공사가 시공자의 건설공사와 결합하거나 혼화하는 것을 막았다. 이런 이유로 철거에 대한 규제는 
시공에 대한 일반적 규제에 편입되지 못한 채, 규율의 공백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면허법상 철거면허의 기준이 과도하게 낮은 것도 
철거에 대한 규제의 공백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2. 철거공사의 독립성

철거면허는 전문건설업 면허지만, 철거공사는 다른 전문건설공사와 달리 건축허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해체허가를 받
는 공사이다. 그래서 일반적 전문건설업자들의 공사가 종합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시공자의 책임이 되는 것과 달리 철거공사는 종합건
설공사와 분리된 독립된 공사로 해석, 운영되고 있으며, 철거공사의 독립성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독립한 철거공사에 대해 허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이다.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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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감리자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해체허가의 감리자는 처벌될 수 있지만, 시공자의 감리자는 처벌할 수 
없다. 시공자의 건설공사는 착공신고조차 없어 시공자의 감리자가 감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허가법상 철거공사
는 시공자의 공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철거공사의 책임이 시공자에게 확대되기 어렵다. 

3. 재개발사업에서 철거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도시정비법에 의해 재개발사업의 시공계약에 철거공사가 포함되지만, 이에 근거해서 철거공사가 시공자의 것이라고 보고 철거사고
의 책임을 시공자에게 귀속시키는 해석은, 법률관계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민사상 철거계약이 시공계약에 포함되어도, 허가법
제나 면허법제를 정하는 공법상으로 철거공사가 시공자의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재개발사업에서 시공계약에 철거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도록 정한 취지가 ‘강제퇴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에서 ‘철거공사’의 위험방지책임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 

4. 철거규제의 강화 방향

철거에 대한 규제가 면허법과 허가법상 마련되고 철거공사 중의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선 면허법상 철거업자의 자격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에 기인하고 다른 한편, 건축물관리
법상 해체허가 요건의 불비 등 입법적 한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면 철거사고의 책임을 확장해서 시공자인 건
설사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유혹이 강해지지만, 철거공사는 독립성이 강해서 철거사고의 책임을 시공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철거사고를 막기 위한 최선의 대책은 면허제도를 강화하고, 건축물관리법상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재개발사업에서 
철거는 정비구역 전체에 대해 다수의 건축물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해체허가의 특칙을 마련해 허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5. 면허법제의 정비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는 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면 처벌된다(제95조의2). 종합건설업 면허에 대
부분의 전문건설공사가 포함되지만, 철거공사는 면허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종합건설업자도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해석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도시정비법상 철거공사가 시공계약에 포함되도록 강제되는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 등으로 종합건설업
자를 처벌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 건설공사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계약에 철거공사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거나 또는 이를 허용하려면 명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마련해서 ‘종합건설공사에 철거공사
가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예컨대 제16조 제1항 각호). 

투고일 2026. 2. 23. 심사완료일 2026. 3. 13. 게재확정일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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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Evolution of Demolition Regulation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lition and Construction

 Kim, Jong Bo*

While the act of constructing buildings has long been a subject of regulation, the act of removing buildings through demolition has been 
relatively marginalized in legal scholarship. Even on construction sites where demolition and construction are temporally sequential, 
demolition work has been excluded from the review of design drawings used to assess building permit requirements. This legal and technical 
disconnect has resulted in a long-standing regulatory vacuum for demolition within a construction-centric regulatory framework.

Regulations on demolition emerged during the establishment of licensing and permitting systems. However, the concept of demolition was 
not inextricably linked to the concept of "construction work"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actual practice, 
demolition and forced eviction were often integrated into a single service and performed by separate contractors. This prevented demolition 
work from being combined or integrated with the main contractor's construction work. Furthermore, the excessively low standards for 
demolition licenses under the licensing law contributed to widening the regulatory gap.

Unlike other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demolition work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building permits but is an independent project 
requiring a separate deconstruction permit. This independence was further reinforced by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Buildings.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Buildings requires a separate supervisor for deconstruction permits. While the supervisor for the 
deconstruction permit can be penalized for collapse accidents during demolition,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supervisor cannot be 
penalized. This is because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work lacks even a commencement report at that stage, meaning there is no subject 
for the construction supervisor to oversee. Thus, under permit law, demolition work is not considered part of the contractor’s project, making 
it difficult to extend liability for demolition accidents to the contractor.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demolition work is included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However, one must be cautious about an interpretation in the realm of civil law that demolition work is, 
therefore, the contractor’s responsibility. Even if a demolition contract is included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for civil purposes, it does not 
mean the demolition work becomes the contractor’s work under public law. Considering the provision’s intent was to resolve forced eviction 
issues, deriving the contractor’s duty to prevent risks for demolition work lacks a logical nexus. The optimal solution for preventing 
demolition accidents is to strengthen the licensing system and enhance the permit requirement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Buildings. Particularly for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for deconstruction permits should be established to tighten 
requirements. If liability is to be imposed on the contractor, clear imposition of statutory duties and the definition of the scope of 
responsibility must be prioritized.

Keywords: Demolition, Construction, Act on the Management of Buildings, Deconstruction Permit, Urban Redevelopment Project, 
Construction Contract, Duty to Prevent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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